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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조명


1)박 정 원*


Ⅰ. 머리말


북한 인권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일부나마 개방정책의 추진과 


경제난에 의한 탈북자의 증가와 국제사회의 구호활동 등에 따라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주목되었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1) 국제사면위원회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유엔(UN) 산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유엔헌장｣에 의해 설립된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로 인권 침해와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기구이다. 유엔 인권위는 1235절차에 의해 개별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개조사 및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바, 결의안 제출은 유엔 회원국 또는, 유엔 


인권소위가 제안할 수 있다. 한편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설립 결의안이 통과되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로 대체되었다. 이와 함께 흔히 인권이사회로 번역되었던 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규약)위원회’로 불린다. 신각수, “인권이사회 설립과 국제인권발전”, ｢서울


국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소, 2006, 89-95면.


Ⅰ. 머리말    2. 북한 형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점


Ⅱ. 북한의 ‘주체의 법이론’상 법의 기능과     3. 북한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점


   역할 Ⅳ. 북한의 재판제도와 변호사제도상 인권보


   1. 북한법의 본질과 기능    장의 문제점


   2. 자유민주주의 법의 기능과의 비교    1. 북한의 재판제도


Ⅲ. 북한의 인권관련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2. 북한의 변호사제도


   1.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상 인권보장의 Ⅴ.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방향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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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mnesty International), Freedom House 등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운동단


체에 의하여 북한은 인권사각지대이고 인권후진국으로 지목되어 왔다.2)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서방사회는 북한의 인권실태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미국 국무부의 각국 인권실태보고서와 국제종


교자유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을 인권 열악국가로 지목하고 있고, 북한 


인권실태 개선을 위해서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3) EU는 관계정상


화를 계기로 2001년 6월과 2002년에 북한과 인권회담과 인권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도 EU 대표단의 평양 방문과 회담에서 북한 당국은 국제인


권규범이 북한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EU는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현지 관찰 및 국제기구의 ｢북한의 영양평가보고서 


2002｣(UNICEF와 WFP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양실태), ｢북한 


내 아동인권실태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대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가 있다.4)


 2) 최의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항상 우선순위 밖”, ｢통일한국｣, 2003년 6월호.
 3) U. 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00 : 


Democratic’ People’s of Korea,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Washington), Feb. 2001.
 4) EU는 2002년 제58차 유엔 인권위 회의에서 북한의 성실한 노력이 없는 한 제59차 


회의에서 강경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제59차 회의를 계기로 


제4회 북한 인권 · 난민문제 국제회의(체코 프라하, 2003년 3월 2∼4일)의 서면운동 


전개 결의, 국제사면위원회(AI)의 북한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서 지속적 발간 및 


권고사항 제시 및 인권감시협회(HRW)와 세계기독교연대(CSW), 비정부기구들의 


대북인권개선 노력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제네바 유엔빌딩 


안팎에서의 활동들이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이 ‘북한결의안’은 EU를 중심으로 


하고 미국, 일본 등이 공동 발의하였다. 이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에서 북한의 


불안정한 인권상황과 식량난에 의한 아동의 영양실조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촉구하였다. 특히 고문방지협약 


등 북한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제협약의 비준과 이미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다. 셋째, 유엔의 인권체제와 협조, 특히 식량권, 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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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북한이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1991년 9월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B규약에 가입하고 난 후 한 차례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17년 동안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00년 


3월 제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하여 적극 항변하기 시작하였다.5)


유엔과 EU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인


권결의안을 제의하여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6)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5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래 매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에도 


유럽연합이 주도한 대북인권결의안이 발의되었다.7) 이에 우리 정부는 


종교적 불관용, 자의적 구금 담당 특별보고관 행방불명에 관한 실무위원회 및 국제인


권기구 등과 협조하고 외국인 납치와 관련된 모든 미해결 사안의 투명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넷째, 국제 인도적 지원 물자가 북한 내 모든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한 자유로운 여행을 요청하였다. 다섯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한 당국과 포괄적인 대화를 갖고 새롭게 발견된 내용과 권고사항을 차기 유엔 


인권위 회의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제60차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같은 의제하에 


우선적인 문제로 계속 다루도록 결정하였다. 북한 인권문제는 그동안 국제인권단체


와 유엔 인권소위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유엔 인권위에서의 결의안 채택으로 


유엔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공통관심사이자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5)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접근성과 북한의 비합리적인 부정적 태도에 의하여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2, 1-185면. 2000년 보고서가 자유권 규약을 중심으


로 하였다면, 2002년 4월에는 사회권 규약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4개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조약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서 북한 인권상황과 그 개선에 대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유엔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제출 현황에 대해서는 이규창,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법”, 제126
회 북한법 연구 월례발표회 논문(북한법연구회, 2008. 3. 27), 6-8면 참조.


 6)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 16일에 이어, 2004년 4월 15일, 2005년 4월 


14일에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05년 11월 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은 같은 해 12월 16일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제60차 


유엔총회에서 가결되었다.
 7)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45개국이 서명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8년 10월 30일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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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8) 이에 대해 찬성하였다.9) 한편 미국은 이른바 ｢북한


인권법｣을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고 정책적 차원


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기 시작하였으며,10)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으로 


구체화되었다.1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고는 북한의 인권관련법령을 통해 북한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조명해 본다.12) 여기서 북한의 인권보장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고찰하되, 북한에서 주장하는 법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 그에 대해 살펴본


사무국에 제출되었다.
 8) 외교통상부는 2008년 11월 4일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따라, 유럽연합 등이 주도해 합의에 이른 결의안에 뜻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8년 11월 5일.
 9) 이 결의안은 2008년 11월 11일 제63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성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인권법적 


조명”, 제29회 통일법조찬포럼 발표문(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국민


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 2008. 11. 25) 참조.
10)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개선 ·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7월 21일 만장일치


로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송부돼 조정을 거친 후 9월 28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뒤 하원에 보내져 재상정하여 같은 해 10월 4일 재의결되었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4년 10월 18일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성호, 
“미국의 ‘북한인권법’ ― 그 의미와 파장”, 제9회 통일법조찬포럼(대한변협 통일문제


연구위원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2004. 12. 7) 발표문 참고.
11)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5년 8월 19일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cowitz) 변호사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인권 


특사의 기본 목적은 북한 주민의 기본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증진, 조정하는 


데에 두고 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매년 인권특사의 활동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중앙일보｣, 2005년 8월 24일.
12) 법을 통해 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에 관해서는 ｢법을 통해 본 북한인권 


문제｣, 2008 ‘북한인권과 법’ 심포지엄 발표논문집(국가인권위원회,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2008. 5.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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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북한의 헌법과 형사법, 재판제도 및 변호사제도 등에 비추어 


북한 인권문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이른바 


‘우리식 인권’에 관하여 분석하고 법제도적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방


향에 대하여 전망해 본다.


Ⅱ. 북한의 ‘주체의 법이론’상 법의 기능과 역할


1. 북한법의 본질과 기능


북한은 사회주의 법에 대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데 복무하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법”13)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사회


주의 법의 근본사명은 사회주의 제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법적으로 


옹호하며 수령이 개척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한다.14)


이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법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법화한 행동


준칙으로서 어느 계급의 의사를 반영하는가에 따라 혹은 어느 사회의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는가에 따라 그 본질이 규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사회주의 법은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준수된다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지켜지는 착취계급의 법, 즉 자유민주주


의의 법과 본질적인 면에서 구별된다고 한다.15)


북한은 사회주의 법이 사람들의 행동과 표준을 제시하는 규제적 기능


과 제시된 행동의 기준적인 요구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약한다는 


13) ｢정치사전｣,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434면.
14) 위의 각주와 동일면.
15) 김억락 외, ｢국가와 법의 리론｣,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91, 155-156면.







132  일감법학 제15호(2009)


통제적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법규범의 구조적 특징


과 직접 관련되고 바로 그것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강조된다.16) 북한의 


사회주의 법의 기능과 역할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법에 정한 행동준칙


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을 관철하는 데 그 


본질을 두고 있다. 또한 그것은 이른바 계급적 ‘원수’들의 반항을 진압하


는 역할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조직동원적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는 


법이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적대분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한다는 데 귀착되고 있다.17)


그리고 북한은 이른바 법의 복무적 작용18)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법의 기능과 역할을 실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외적 결과라고 하면서 


그 작용으로 국가사회제도 수호수단,19)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


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 노동계급화의 수단,20) 경제문화건설 추진의 


수단21)이라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6)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257-260면.
17) 김억락 외, 앞의 책, 163-168면.
18) 북한은 ‘법의 기능’과 ‘법의 역할’이 법의 속성적 능력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법의 사회적 효과를 표시하는 ‘법의 작용’이라는 용어와는 구별된


다고 설명한다. 심형일, 앞의 책, 257면.
19) 사회주의법은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 그 주요대상은 


분단상태에서 적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사상적 침해를 막는 것이며 그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사회제도 수호와 규율․질서의 확립이란 이른바 반혁


명분자 내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위의 책, 266면.
20) 인간개조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본질은 사상개조에 


있다고 한다. 이 사상의식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켜 공산주의적 의식을 키우는 인식교양적 


작용인 것이다. 결국 이는 수령의 1인지배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낡은 


사상의 잔재를 없애고 각종 반동사상의 침습을 방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위의 책, 269-273면; 김억락 외, 앞의 책, 159면.


21) 사회주의 법은 경제문화건설에서 조직동원적 작용을 하는데 이는 국가의 경제조직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은 이를 위한 국가의 조직자적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행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된다. 심형일, 위의 책, 274-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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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보면, 사회주의 


법은 이른바 계급적 ‘원수’들과 불순분자들의 침해로부터 국가 및 사회


제도를 수호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2) 북한에서 법은 


결국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는 데 필요한 행동준칙을 제시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과 국가의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23)


2. 자유민주주의 법의 기능과의 비교


북한은 비록 사회주의 법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각적으로 준수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그 본질에 있어 착취계급의 의사


만을 반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과 구별된다고 하지만, 법의 본질적


인 기능으로서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기능은 


법의 외견적 · 실재적 문제로서 법의 실천력에 대한 가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의 기능은 법이 실행됨으로써 법의 내재적 · 이념적 


문제로서 법의 목적이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의 기능은 법의 


목적을 구체화 · 현실화하는 수단으로써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


다.24) 이에 따라 법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안정과 질서유지기


능, 국가권력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통제적 내지 명령적 


기능, 행위의 적법 또는 위법의 평가적 기능,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성 


확보라는 선도적 기능,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기능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25)


22) 심형일, 앞의 책, 263면.
23) 위의 책, 256-261면.
24)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1991, 20면; 박종국 · 최명구, ｢법과 사회｣, 대왕사, 


1993, 86면.
25)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86, 223-224면; ｢신법률학대사전｣, 법률신문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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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법이 정의실현과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해 새롭게 반영되어 왔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근간으로 한 근대시


민사회의 법원리도 시대의 발전에 따라 수정되고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26)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법존재의 이념과 가치는 일반


적으로 정의의 실현이라고 한다.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으나 평등이라고 파악되어 온 것이 전통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와 더불어 인권의 존중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인본주의(humanism)에 바탕한 자연법적 정의론에 따라 법은 궁극적으로 


권력행사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과 가치존중사상에 따른 기본적 인권의 존중기능을 하는 것이다.27) 근대


국가에서 법의 기능은 질서유지와 분쟁해결이라는 기능과 더불어 개인


의 권리보호와 개개인의 자유존중 및 보호에 그 근본적인 취지를 두는 


것이다.28) 이에 따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가권력의 제약원리


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정립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법은 인간이 생래적으로 갖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를 존중한다는 


기능과 함께 강조되는 기능으로는 평등의 확보와 책임소재의 명시를 


들 수 있다.29)


이에 비해 북한에서 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


다 국가와 사회제도의 보장을 위한 수단성으로서 법의 지배도구의 기능


이 우선 강조된다. 이러한 주장에서 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694면; 홍성찬, 위의 책, 20-21면.
26) 김문현 외, ｢법과 현대사회｣, 이화여대출판부, 1993, 32-37면.
27)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4, 52-55면, 63면.
28) 박종국 · 최명구, 앞의 책, 88-90면.
29) 박종국 · 최명구, 위의 책, 9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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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 북한은 법의 사명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명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면서 단적으로 사회주의 법의 임무를 


수령의 정치법률적 보위와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 제도의 수호에 


있다고 한다.30) 본질적으로 법이 수령의 사상을 온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법의 본질을 보면 북한에서 


법을 통한 인권의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서 현대 민주국가의 법제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인권상황을 열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 내세우는 


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형사법제, 재판제도 등의 법률과 제도는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의 구현이란 목표하에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북한의 인권관련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점


가. 공민의 권리의 기본성격


북한 헌법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관한 편에서 헌법상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1) 북한에서 말하는 기본권


30) 김억락 외, 앞의 책, 160-163면.
31)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후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으


며, 이 사회주의 헌법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 개정되었다. 최근의 북한 헌법의 개정배경과 


내용에 관해서는 장명봉,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북한 헌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 


정권 55년 :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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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북한에서 공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그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현실적 실현이 물질적으로 보장되


며, 평등한 조건에서 사회적 생산과 분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통일되어 


있으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이 확대 발전되고 있다고 강조한


다.32)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하나의 허구이며, 헌법상 


기본권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적 · 장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기본권의 성격을 국가 내적인 것이며 자연권


이 아니라 실정권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국가의 목적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라고 보는 북한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헌법상 기본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에 의해 전적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시민 또는 공민이 향유하는 ‘시민의 


권리’(Bűgerrechte)라는 점에서 개인의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한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e)를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기본권과는 성


격상 차이가 있다.33) 시민의 권리로서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권은 전 


국가적 · 전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물질


적 수단에 의해 보장된다고 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적 


측면이 강조된다.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권은 자유권보다는 


발표논문집(북한법연구회, 2003. 11. 1～2), 53-74면.
32) 장명봉, “공산권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고찰―소련 및 북한 헌법을 중심으로―”, 


｢법정논총｣, 제8집, 국민대 법학연구소, 1985, 216면.
33)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법질서를 이루고 있는 법규범간의 질적 


구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입법에 의한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모든 법질서는 사회의 개조를 위한 


당의 지도의 정치적 도구를 의미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은 불가양적․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오로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되고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를 의미한다. Dietrich Müller-Römer, 
“Die Grundrechte im neuen mitteldeutschen Verfassungsrecht”, Der Staat, Bd. 7, Heft 
3, 1968, 308면; 장명봉, 위의 논문, 210-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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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권리에 중점이 두어진다.34)


나. 공민의 인권보장의 문제점


(1) 기본권 보장원리 : 집단주의 원칙


북한 헌법은 제63조에서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로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른바 ‘집단주의 원칙’을 표방하였


다.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생활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


의 사회생활의 기초는 집단주의이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


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공민들의 자주의식과 창


조적 능력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35)


나아가 북한 헌법은 제81조에서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리익은 전적으로 사회의 리익에 의존하며 


사회적 리익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을 담보하는 필수적이며 일차적


34) Karl Braunias, “Grund-und Freiheitsrechte nach der neuen Sowjetverfassung”, Zeitschrift 
für öffentliches Recht, Bd. ⅩⅦ, 349면; Theodor Maunz, Deutsches Staatsrecht, 6. Aufl., 
1957, 306면.


35) 량창일, ｢사회주의헌법학｣,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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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리익


보다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리익은 사회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것이 생활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


는 것은 공민의 신성한 법적 의무인 동시에 고상한 정치 · 도의적 의무로 


된다.36)


이렇듯 북한 헌법은 공민의 기본권리를 집단주의 원칙에 둠으로써 


공민의 권리는 그러한 원칙에서 일탈할 수 없다. 즉, 공민의 권리는 


국가작용에 평행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권리는 집단 내지 전체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대립


된 당사자 간에 주장할 수 있는 대립적 개념보다도 국가에 의하여 실질적


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개념으로 그 권리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즉,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이 권리일 수 있고, 


그 권리는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청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37)


이러한 개념에 의해 북한의 기본권 개념을 요약하면,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일치, 권리와 의무의 결합성, 권리와 의무주체의 계급성,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방법(물질적 조건의 보장), 권리의 일반적 사회제약


성의 요소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 평양 : 인민과학사, 1973, 80-81면.
37) 최달곤, “북한법에 대한 개설적 연구”, ｢국토통일원 학술용역보고서｣, 국토통일원, 


1978,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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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과 의무의 관계


북한에서의 기본권과 의무는 국가작용과 평행하는 것으로 집단 내지 


전체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는 


달리 북한의 기본권과 의무는 국가권력작용과 평행하는 권리 및 의무이


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 국가 · 사회가 상호간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이 3자는 역사법칙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에 대항하는 개인의 방어수단으로서의 인권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38) 여기서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볼 때, 


항상 그것은 곧 같은 내용의 의무로 바뀐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북한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권력에 의한 실질적 


및 물질적 보장만을 약속하고 있다. 즉, 제64조에서 “국가는 모든 공민에


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북한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


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권리는 곧 의무’라는 논리에 의해 북한의 기본권리는 의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서로 결합하고 있다.


(3) 당의 영도원칙


북한에서 기본권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의 일치’라는 것은 곧 ‘당의 


노선과의 일치’를 의미한다.39) 북한에서 국가 내적인 실정권으로서 ‘상


대화’되어 있는 기본권의 범위와 실현 정도는 당의 이익에 따라서 측정되


며 당의 지도적 의사에 종속된다.40) 결국 당의 지도는 기본권이 구체적 


38) Michael Bothe, “The 1968 Constitution of East Germany; A Codification of Marxist-Leninist 
Ideas on States and Governmen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7, 
1969, 283면; 김운용, “북한 헌법질서의 이론과 실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북한법률체계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2, 78면.
39) Georg Brunner, Die Grundrechte im Sowjetsystem, Köln :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6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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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결정하는 동시에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북한은, ｢재판소구성법｣에서 이 법이 “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고 하고(제1조), 또 


재판소는 ‘로동당 영도 밑에 사업’한다고 규정하여(제5조) ‘당의 영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41)


북한에서 사실상 최고규범성을 지니는 것은 이른바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및 당의 사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42) 김일성 주석은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교시(1958년 4월)를 


통하여 “국가정책은 곧 당의 정책”이며, “법의 정확한 집행이 곧 당의 


정책의 확실한 집행”이라고 하였다.43) 그리고 ‘사법일군’에 대해 당의 


정책이해를 그 실질적 자격으로 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관점에서의 


법해석 적용을 강조하였다.44) 이는 재판소와 판사에 대해 당정책에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사법기관의 이데올로기적 도구성과 비독


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1992년 헌법은 제11조에서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 규정을 신설하여 당이 국가에 우선한다는 원칙


을 헌법에 반영하였다.


40) Dietrich Müller-Römer, 앞의 논문, 312면.
41) 1998년에 개정된 북한의 ｢재판소구성법｣은 이 법의 목적을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 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개정하여(제1조), 형식상 당의 영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2) ｢북한법제개요｣, 법제처, 1991, 16면.
43) 김일성의 전국사법, 검찰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58. 4. 29). ｢김일성선집｣, 제5권, 


평양 : 로동당출판사, 1960, 438-458면; 강구진, “대한민국과 ｢북한｣의 법적 체계비교”, 
｢북한법률체계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2, 187면.


44) 김일성은 “우리의 국가정책은 곧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일군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이는 “법을 적용할 


때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계급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관점에 의해서 정확히 해석하라는 말”이라고 하고, 또 “법을 정확히 집행한다는 


것은 곧 당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한다는 것으로써 당의 지도에 복종한다는 말이 


된다.”고 하였다. ｢김일성선집｣, 451-452면; 강구진, 앞의 논문,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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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권의 제한 및 물질적 보장원칙


북한 헌법에는 우리 헌법 제10조와 같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라


든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밝힌 규정이 없다. 또한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같이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45)


북한 헌법이 제64조에서 ‘물질문화생활의 실질적 보장’과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권리와 자유의 확대’라는 기본권 보장의 물질적 


보장의 원칙을 밝힌 것은 일종의 기본권의 ‘일반적 헌법유보조항’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프롤레타리


아 독재의 실현’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란 목적은 북한 헌법상 기본권


의 ‘일반적 사회유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기본권은 이러한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46)


(5) 권리침해 구제수단의 불비


북한 헌법에는 권리의 국가권력에 의한 실질적 및 물질적 보장만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고, 권리의 침해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북한 헌법에는 이른바 ‘기본권을 보장하


기 위한 기본권’ 또는 ‘권리보호청구권’으로서 청구권적 기본권 규정이 


없다. 이는 권리침해시 이를 구제받을 제도가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권리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평등권, 참정권,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와 함께 기타 여러 가지 


권리들을 북한 헌법은 열거하고 있지만, 이들 ‘권리’가 국가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권리’의 침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45) 장명봉, “공산권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고찰”, 앞의 논문, 217면.
46) 이에 관한 상론은 장명봉, 위의 논문, 207-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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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국가권력에 의한 실질적 및 물질적 보장만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권리’는 단순한 이익개념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 


‘권리’에는 반사적 이익까지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47) 북한 헌법은 제69


조에서 신소권과 청원권을 규정하여 우리의 청원제도에 해당하는 제도


를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란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뢰벤슈타인의 이른바 ‘장식적(裝飾的) 헌법’(se-


mantische Verfassung)에 해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48)


2. 북한 형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점


북한은 과거 1974년 형법에 대한 정치형법 또는 반통일적 형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고자 1987년 2월 5일 형법을 개정하였다.49) 그 후 이 형법은 


1995년, 1999년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50) 북한 형법은 종래 이데올로


기적 특징을 강하게 나타냈던 ‘반혁명범죄’를 ‘반국가범죄’로 용어를 


바꾸고,51) 비민주적인 요소로 지목되어 온 유추적용제도에 대하여 상세


47) 최달곤, 앞의 연구논문, 40-41면.
48) Karl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3. Aufl., Paul Siebeck(Tübingen), 1975, 151-157면. 
49) 한인섭, “북한 형법 반세기”,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법 · 언론 연구총서, 


제8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77-112면.
50) 1995년과 1999년의 형법개정은 북한이 200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두 번째 


정기보고서에 그 사실을 밝혔으며, 2002년 북한법연구회에서 북한 형법의 영문판을 


번역하여 학계에 제공한 바가 있다. 이백규, “북한의 1999년 형법개정의 의미와 


평가”, ｢인권과 정의｣, 2003년 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참조.
51) 조문의 숫자는 16개에서 12개로 축소되었고, 법정형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예컨대 


1974년 형법상 무장침입죄(제57조), 사회주의 국가 적대 및 혁명적 인민적대죄(제57
조)는 삭제되고, 국가주권전복음해죄(제51조), 반동선전선동죄(제56조), 민족반역


죄(제63조) 등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삭제되고, 조국반역죄(제52조)와 간첩죄(제54
조), 반혁명적 암해죄(제59조) 반혁명적 파괴죄(제60조), 반혁명적 태업죄(제61조)는 


한 조문으로 통합되었다. 한편 1987년 형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제51조)
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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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을 두는 등 개선된 입법태도를 보였다.52) 이후 북한은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형법을 다시 수정 


보충하였다. 2004년 개정형법은 조문수가 303개조로 구법에 비해(161개


조) 크게 늘었으며, 유추규정의 삭제, 특별구성요건의 명확화를 통하여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경제형법


적 기능의 강화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53) 그러나 개정형법이 개선된 


여지가 크나 여전히 인권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입법기술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고, 그 용어도 


추상적이며 포괄적이어서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따라 형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형사절차법


과 실체법이 혼재하고 규범과 사실이 혼동되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


다.54) 이에 대해 2004년 개정형법은 범죄통제의 중심입법으로 진전되고 


형법에 의한 규율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이전의 북한형법의 평가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52) 북한 형법의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박광섭, “북한형사법령의 변천과정”, ｢북한연구｣, 
제1권 2호, 대륙연구소, 1990 겨울, 56-87면;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북한법률행정


논총｣, 제8집, 고려대 법학연구소, 1991, 57-94면; 같은 필자, “구소련형법이 북한형법


의 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259-300면;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형사관계법―｣, 법무자료 제169집, 법무부, 
1993, 28-49면, 159-191면; 한인섭, “북한형법의 전개와 현행 형법의 특성”, ｢북한 


정권 55년 :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앞의 논문집, 119-129면.
53) 이에 관해서는 韓寅燮, “北韓의 改正 刑法의 動向과 評價―罪刑法定主義를 향한 


일대 進展인가? ―”, ｢北韓法硏究｣, 제8집, 북한법연구회, 2005, 111-141면.
54)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앞의 책, 186-187면; 한인섭, “북한형법의 전개와 현행 


형법의 특성”, 120-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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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론


구형법에서 범죄론적인 면에서 비록 제도운영상의 한계를 두었지만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을 표명한 것(제10조)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범죄


의 신축적 적용을 규정한 제9조와 결합할 때 유추적용금지를 일탈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법이 계급적 투쟁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편의적 장치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55) 그러나 유추적용원칙은 2004년 개정에서 삭제됨으로써 이


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56)


또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만을 사회적 위험성이 배제되는 사유로 


규정하고(제13조, 제14조), 그밖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학설에 의존


하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자의와 독단에 의한 형벌의 


남용가능성을 크게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형법상의 범죄에 대하


여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하며(제9조), 예비와 미수에 대해 기수와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제15조), 공범에 대한 양형판단을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제18조)들은 편의적 형벌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위험한 발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은닉범,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제54조, 제55조),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연좌형


벌을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 형법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57)


55) 김일수, “구소련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앞의 논문, 286면; 박동희, 
“북한의 새 형법”, ｢북한연구｣, 제4권 4호, 대륙연구소, 1993 겨울, 72면.


56) 2004년 개정형법은 제6조에서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


을 지우도록 하였다. 韓寅燮, 앞의 논문, 112-120면.
57) 박광섭, “북한형법에 관한 고찰”,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소, 1988, 216-217면, 237-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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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벌론


형벌론적인 면에서 법을 지배의 도구로 보고 형벌의 의의를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두기보다는 전체주의적 질서유지에 두고 있다. 특히 ‘반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이 일반화되어 있고(제44조, 제45조, 제52조), 


그 법정형도 가혹하다(전부의 재산몰수형 병과).58) 기실 북한의 형사법


은 제1차적 기능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봄으로써 시민과 사회의 이익보호 및 인권보호기능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59) 개정된 1987년 형법과 1992년 형소법이 과거보다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인권보호적 측면을 강화한 듯이 보이지만, 그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북한 인권실상이 잘 증명하고 있다.60) 이렇듯 반국가범죄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북한주민에 대해 반국가범죄에 관한 예방


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전체주의적 질서유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개정형법상 반국가범


죄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정치형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1987년 


형법상의 취지에 비추어 변화가 없다.


3. 북한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점


북한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1992년 1월 15일) 형사소송절차에 있


어 과학적 · 객관적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제35조, 제36조),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신중성을 강조함으로써(제11조) 구법에서보다 인권보장 


58) 북한은 1987년 형법에서 기존의 사형범죄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하여 형벌론


에 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59) 참고로 남북한 형벌의 비교, 북한의 반국가범죄와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비교에 


관해서는 한인섭, “북한형법의 전개와 현행 형법의 특성”, ｢북한 정권 55년 : 북한법제


의 변화와 전망｣, 앞의 논문집, 124-125면.
60)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앞의 책, 190-191면;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북한연구소, 1992, 29-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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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외형상 진일보한 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61)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일부 수정 보충되다가,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6호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62)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몇 가지 점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가. 신체의 자유 침해


북한의 형소법은 이른바 ‘수사일군’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처


분, 수색 · 압수 등의 강제처분시 재판소의 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제94조, 제176조, 제181조). 다만, 구속처분결정에 따른 피심자(피


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 · 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


처분결정서나 수색 · 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하여(제185조, 제190조)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기관인 검사에 의한 통제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판소가 사법적 억제기능을 하는 영장제도


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서 실질적인 인권보장장치로 보기 어렵다.63)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재판소의 통제책의 미비는 북한 형소법이 


인권보호보다는 수사의 효율과 통치의 편의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64)


61) 북한의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에 관해서는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앞의 


책, 565-570면;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앞의 책, 19-27면.
62) 2004년 개정법은 총 4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1999년 법(305개 조문)에 비해 전면적


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李伯圭, “北韓의 改正 刑事訴訟法의 動向과 展望”, 
｢北韓法硏究｣, 제8집, 북한법연구회, 2005, 153-188면.


63) ｢북한의 재판제도｣, 북한연구소, 1991, 56-57면.
64)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앞의 책, 576-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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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중의 재판참여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호적 성격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적 성격보다는 특정계급 및 사회주의 제도의 보호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인민들에 대한 사회적 교양과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대


중이 여러 형태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형사소송법 제286조) 


구체적 진실의 발견절차라기보다는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


사업의 일환으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형사소송절차에 


군중의 광범위한 관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


건의 취급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고 하고(제3조), 재판소는 


군중에 대한 각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지재판’을 조직진


행하며 이 경우 노동자 · 농민 대표에 의한 범죄자의 죄행의 폭로규탄을 


가능하게 하였다(제286조). 이처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을 


재판심리에 관여토록 한 것은 전 근대적인 인민재판적 요소를 드러내는 


것이다.65) 이것은 형사소송절차를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를 위한 인민에 


대한 교양개조, 체제반대행위에 대한 일반적 · 심리적 위협, 당의 사법정


책의 확립 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다. 재판관할 모호


북한은 통상재판소[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사이


에 제1심관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도(직할시)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당해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으며(형소법 제127조), 중앙재판소도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65)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앞의 책, 579-582면;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앞의 책, 36-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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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제129조) 세 재판소가 모두 제1심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의 관할사건을 임의로 이송토


록 함으로써 국민의 상소권은 쉽게 박탈될 수 있다. 이러한 재판관할제도


는 인권보호보다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66)


라. 반국가범죄에 대한 처벌


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


가범죄’(북한형법 제59조～제72조)에 해당하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국가


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심하도록 하고(형소법 제124조), 도(직할시)재판


소를 제1심관할로 정하여(동법 제127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


고 있다. 이에 의해 북한에서는 사회안전기관이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 · 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범사건


인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단독으


로 처리됨으로써 인권유린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67) 북한에서는 당연히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탈북자 등 이를 체험한 자들의 증언과 국제인권기구의 지적에 의해 


그 실존이 인정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는 북한 형법의 예외영역


으로서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68)


66) 정동윤, “북한의 재판소구성법”, ｢북한연구｣, 제4권 4호, 앞의 책, 92-93면.
67)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3, Ⅳ. 1.
68)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E/CN./2003/L/31/rev.1,15 April 2003; 최의철, ｢북한 인권과 유엔 인권 


레짐 :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2, 85면; 한인섭, “북한형법


의 전개와 형행 형법의 특성”, ｢북한 정권 55년 :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앞의 


논문집,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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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의 재판제도와 변호사제도상 인권보장의 문제점


1. 북한의 재판제도


가. 사법제도의 문제점


북한 헌법은 제6장 제7절에서 검찰소와 재판소에 대한 규정69)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의 재판 및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인 재판 및 검찰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높이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 내지 보장하는 데 있다.70)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및 당의 


교시를 강령시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독재무기로서 재판 및 검찰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 북한의 재판제도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160조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


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권 


인권보장을 국가존립의 목적으로 삼고 적법절차, 절차적 정의, 법률의 


우위, 행정의 합법률성, 법률에 의한 재판 등의 법치주의의 이념하에 


여러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법기관의 재판의 독립성의 


보장은 사법을 통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이라는 명목하에 물질


적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장,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대항 비사


법적 · 이데올로기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69) 1998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6장 8절에 재판소와 검찰소로 되어 있었는데, 현행 


헌법에는 검찰소 규정이 재판소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다.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연구론문집｣,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201면; 구병삭, “북한의 사법 · 재판제도”,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183-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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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법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견제를 무시하고 이 양자의 협력


하에 당과 수령의 정책의 확고한 집행에 집중되어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71)


나. 인민참심원제도


북한의 재판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의 하


나인 권력분립주의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점이 있다. 그 특이성은 인권


침해의 요소를 안고 있다. 북한의 재판소는 통상 판사 1인과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여(북한 헌법 제157조, 재판소구성법 제9조, 형사


소송법 제274조) 이른바 ‘인민참심원제도’를 두고 있다. 인민참심원제도


에 대해 북한은 인민정권의 본질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하지


만, 기실 이는 재판소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72) 인민참심원은 비법률가이며 비상임임에도 불


구하고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며, 재판의 판결 및 


결정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여(｢재판소구성법｣ 


제17조) 사실상 이른바 ‘당의 정책’에 따른 재판의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의 사법정책이 당의 정책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당성이 바로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자격기준이 된다.73)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재판을 통해 법의 객관적 타당성이나 인권보장의 사상


을 구현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사법의 독립성 제한


북한의 사법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71) ｢북한사법제도 개관｣, 법원행정처, 1996, 66-67면.
72) ｢북한의 재판제도｣, 북한연구소, 1991, 48-50면; ｢북한법제개요｣, 앞의 책, 245-247면.
73)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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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들은 각급 인민회의에서 


선거 및 소환되는데, 당의 정책에 위배되는 재판을 이유로 소환될 수 


있다. 북한 헌법은 제162조에서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지도록 


하고,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


회의 앞에 책임지도록 하였다.74) 이는 사법행정상의 감독과 재판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재판소의 직무상 독립을 제한하는 것이다.75)


한편 북한 헌법은 제91조 12호에서 중앙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


서 선거 · 소환되도록 하고, 제110조 13호에서 중앙재판소 판사 · 인민참


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 · 소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34조 5호에서 해당 재판소의 판사 · 인민참심원은 해당 지방인민회의


에서 선거 · 소환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판사 · 인민참심원의 선거 또는 


소환에 있어 그 운영실태는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만이 피선될 


수 있고, 또한 노동당이 자의로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의 정책에 


위배되는 재판을 이유로 소환될 수 있도록 하여 선거 및 소환제의 본지를 


벗어나고 있다.76) 더욱이 북한 형법이 제255조에서 부당한 판결 · 판정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 헌법은 제158조에서 ‘재판의 공개원칙’을 정하고 법이 정한


데 따라 비공개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예외적인 비공개재판


의 개념을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77) 이러한 재판소의 직무상 · 인사상 독립성을 침해하


74) 1998년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에 따라 구법상 제120조 3호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사법기관사업을 지도하도록 한 규정과 제160조에서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


의 지도를 받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75) 정동윤, 앞의 논문, 97-98면;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앞의 책, 38-39면.
76) 강구진, 앞의 책, 122-123면.
77) 구병삭, 앞의 논문,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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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재판소는 단적으로 당과 국가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


리아 독재의 무기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아래 


북한에서 재판의 독립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2. 북한의 변호사제도


북한에도 변호사는 존재한다. 북한 헌법은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


의 변호권을 보장한다.”(제158조)라고 규정하였고, 구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에서의 “변호권을 비롯한 모든 소송상 권리를 보장한다.”(제33조)고 


규정하고 있었다.78) 또한 북한은 ｢변호사에 관한 규정｣(1948. 11. 1 내각


결정 제59호 : 이하 ‘1948년 규정’이라고 약칭함)을 두어 변호사의 임무와 


기능을 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1947년의 ｢변호사에 관한 규정｣(1947. 


2. 7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79호 : 이하 ‘1947년 규정’이라고 약칭함)


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79) 그리고 북한은 ｢변호사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하고(1993. 12. 23),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1994. 4. 6～8)에서 승인하였다.80)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북한이 


형식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제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변호사제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가. 변호사의 사명


북한에서 밝히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은 변호사제도의 본래적 의미와


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변호사의 사명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78) 현행 재판소구성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79) 이 규정들에 관해서는 강구진, 앞의 책, 141-144면, 147-150면.
80) 이에 대한 설명은 ｢북한사법제도개관｣, 앞의 책, 542-5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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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변호 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제2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


였다. 그러나 북한의 한 법률가에 따르면, 변호사의 기본사명은 “재판사


건의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그의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도록 재판소를 


협력하여 범죄자와 각종 위법현상들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고수


하며 우리 당의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것”81)이라고 한다. 여기서 북한의 


변호사들은 피심자 또는 피소자의 이익보다 당적 · 국가적 입장을 우선


시켜 결국 당정책을 관철함으로써 수령에 복종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변호사는 국가기관, 사회협동단체, 기업


소, 공민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원조를 행하는 


것을 기본적 직능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에 우선시킬 수 없다. 북한에서 새로운 


｢변호사법｣을 채택하여 과거의 정치적 · 사상적 · 계급적 성격을 완화하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대변자, 주체사상 법이론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82) 이 점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변호사법｣ 제1조)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나. 변호사의 성격과 업무


북한의 변호사는 그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보장될 수 없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옹호 ·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의 정확한 


재판을 위한 협조자적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의 ｢변호사법｣은 과거에 


비하여 변호사의 집단적 성격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변호사가 모든 


81) 박만년, “나는 법률상담을 이렇게 한다”, ｢민주사법｣, 1959년 5월호(평양), 1959, 
38면 이하; 강구진, 앞의 책, 146-147면.


82) ｢북한사법제도개관｣, 앞의 책, 543-5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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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에 대하여 독립된 자문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북한의 변호사들의 전체 조직인 


조선변호사회는 상무기관으로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들에 변


호사인 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 각급 변호사위원회를 두며,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변호사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제때에 알려 


주고 그들이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로서 활동하도록 교양하는 업무, 변호


사들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하고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 · 


진행하는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상 도움을 요구하는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각 변호사에게 배당하고 변호사 


보수를 받는 업무까지 담당하여 변호사위원회사업을 조직 ·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이를 통하여 북한의 변호사는 개개인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직접 


수임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변호사회의 입회하에 


그 소속 변호사위원회의 회원으로서 변호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변호사위원회는 변호사의 일상업무를 지도 · 통제함


으로써 북한의 변호사는 집단의 지시와 통제 아래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83)


다.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자격요건에 추상적인 규정을 두어 


특별히 까다로운 학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새 ｢변호사


법｣은 사회의 다양성, 경제교류의 확대 등 변호사의 업무의 확장에 따라 


변호사업무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구법보다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법무문


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83) ｢북한사법제도개관｣, 앞의 책, 544-5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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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하여 각각 조선변호사


회 중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그러나 법률전문가 내지 법무문이라는 용어 자체의 추상성뿐만 아니


라 변호사시험의 실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자격기준과 


취득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학력 및 


연구경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부족현상을 단시


간에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과연 얼마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현시점에서 회의적이다.84)


라. 변호권 제한


변호권이 제약되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기보다는 이


른바 ‘법의 선전’자로서 당과 정부의 정책을 해석 · 선전하는 사업수행이 


강조되는 것이다.85)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변호사는 당의 변호사로서 당의 


정책을 명확히 인식하고 임무에 임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변호사는 ‘당적 입장’에 따른 임무수행이 


요구되며 이에 따르는 한 변호권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86)


84) ｢북한사법제도개관｣, 앞의 책, 549-550면.
85) 북한에서 변호사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자나 그 밖의 소송참가자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국가의 사법일군”이라고 정의된


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변호사는 당의 영도 밑에 당정책과 법령, 정령, 내각결정, 
명령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변호에 대한 권리는 결코 인민의 원수들의 권익을 위해서


는 행사될 수 없다고 하여 변호사관을 보여주고 있다. 조병천, “공화국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지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 · 법학｣, 제41권 제1호, 평양 : 김일성종


합대학출판부, 1995, 58면.
86) 북한에서 변호사의 올바른 임무는 피소인이 기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증거확인을 통해 피소인의 법률상 몰이해 또는 회피심에서 온 것이라면, 그에게 


죄과를 뉘우치도록 설복하는 동시에 소추된 죄책을 상기시켜 그것이 조국과 인민의 


이익에 모순되며 공민의 양심에 배반된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고, 공판정에서 자기의 


죄과를 솔직히 진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강구진, 앞의 책, 161-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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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식상 북한 헌법은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제157


조), 2004년 형사소송법도 피심자 또는 피소자에 대해 형사책임 추궁결정


을 받은 때87)부터 변호인 선정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


159조). 이는 수사 및 예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에 비해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는 ‘변


호’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어(제4장 제109조～제121조) 변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도모한 점은 주목된다. 이는 피심자와 피소자의 


인권 내지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88)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심자 · 피소


자의 근친자, 소속단체의 대표자도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람도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에 의해 변호인이 될 수 있다(제112조). 이는 북한에서 


형사소송의 경우 신분상 또는 절차상의 제한은 있지만 원칙상 변호사가 


아닌 자도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피심자와 피소자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89)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우리의 그것과 본질적인 면에서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하고(제12조 제5항), 형사소


송법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의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72조, 제87조). 수사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수사증거는 위법수사로 증거능력이 없다 


87)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예심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피심자를 확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 형사책임 추궁결정을 하여야 하며(제158조), 이때 예심원은 48시간 


안에 피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제159조).
88)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앞의 책, 103면.
89)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위의 책, 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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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수사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


여 형사상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예에 비교


할 때,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당사자의 실질적 권익보장에는 미흡한 실정


이다.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길이 없으며, 국선변호인을 


통한 권익보호의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재판심리에 변호인의 참가가 있어야 


하고(제276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 · 평가되며 그의 법적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


어야 한다(제279조)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계속 변호사가 국가


기관의 입장에 치중하여 인민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수행에 중점을 둔다


면, 개개인의 권익보호를 통해 인권을 보장한다는 변호사제도의 본래 


취지는 구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Ⅴ.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방향


북한은 헌법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내용으로 ‘사람 중심의 


세계관’(제3조)과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주체사상


에 의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최상의 경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에 대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 다시 


말하여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가져야 할 


권리”90)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통해 주장되는 인간중심


론이란 인본주의(humanism)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나 기실 이른바 ‘의


사(擬似) 인본주의’로 정치적 선전 구호로 이용됨으로써 한낱 허구에 


90) ｢정치사전｣, 앞의 사전, 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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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이다.91)


무릇 북한의 법제에 나타난 인권보장의 문제점은 북한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본질적으로 북한에서 법의 


지배도구로서의 기능의 강조는 본질적으로 법을 통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의 법이


론’이란 결국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의 구현을 통한 북한체제 수호의 


합리화를 위한 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한 헌법을 비롯한 


제 법규들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비록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형사법제 및 민사법제의 개정을 통해 민주


적 제도와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 정비과정에서 입법론적 내지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진전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92)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대한 변화


요구의 국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인권에 대하여 자주권, 생존권, 


평등권과 발전권을 포함하여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91) 북한의 주체사상은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생명인 유기체적 통일체로서 운명을 


같이한다는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생물학적 생명보다 사회적 생명이 선행한다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입각한 것이다. 
여기서는 집단의 생명을 위해 개인생명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인간 


개인의 생명 내지 그 존재는 집단 속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지 않는다. 북한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사회이므로 자본주의 사회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바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반전체주의


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인권보장과 대조된다.
92) 북한의 김정일체제하에서의 법제정비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 金正日體制의 法制


整備 現況과 展望｣, 한국법제연구원, 2002, 11-153면; 張明奉, “북한의 최근 법제정비의 


동향과 평가”, ｢北韓法硏究｣, 제8집, 북한법연구회, 2005, 7-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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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문제로 강조하였다.93) 이에 대해 김정일은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로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고 밝힌 바가 있다.94)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


적 존재로서 사람의 범위에는 천부인권보장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의 노동계급의 이익의 견지에서 


규제된 사람인 ‘인민대중’에 한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천부인권, 생래적


이고 불가양의 인권개념은 북한에서 왜곡되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이 내세우는 이른바 ‘우리식 인권’론은 평등권의 


경우 개별적인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원리


로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하위개념에 불과하게 된다.95) 또한 북한


은 생존권을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실제생활에


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발전권에 의한 인권을 강조


하고 있는데,96) 이는 발전권이 개별국가의 주권에 속한 국내문제임을 


이유로 외국의 인권개선요구를 주권침해 내지 내정간섭으로 규정하여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를 봉쇄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97)


현재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연례보고서


에서 인권의 열악성을 지적하는 데에서 나아가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


93) “북한외교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1995. 2. 8.
9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4일, 3면.
95)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초한 집단주의 원리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본이념으


로 하는 북한사회에서 평등권은 무계급사회의 이념을 정당화한다.
96) 북한은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빈곤 속에서 


참된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고, 발전권을 고유한 인권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97)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제성호, “국제법과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북한 정권 


55년 :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앞의 논문집, 339-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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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2008년까


지 연례적으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우리식 인권개념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를 비켜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서방세계의 기준에 따른 


인권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북한은 ‘2중기준’이라고 하고, 인권의 자주적 


보장을 주장하며 우리식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98) 그러면서도 북한


은 인권과 그에 대한 국제규범을 인정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의 틀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최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99)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은 각기 처한 입장과 자세에 따라 그 


평가와 대응방식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시각, 접근 및 분석방법, 그리고 대응방식을 논의하기 이전에 북한


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인 승리를 강조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을 주장하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혁에서 나타난 세계사적 조류를 


거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체제특성상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동시에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고 고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다.100) 북한 당국이 체제수호라는 최우선의 과제달성을 위해 ‘우리식 


 98) 북한은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신성한 


권리”라는 데 참된 본질이 있다고 하고, 현 단계에서 국제적 범위에서 인권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자면 우선 인권문제 해결에서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2중기준’의 적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의 만능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서 인권분야의 국제적 협조에서 자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9)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기관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식 인권기준을 강조


하기보다 유엔 인권규약상의 요구 수준에 따르고자 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그 실천적 태도가 1999년과 2004년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점진적인 개정으로 나타


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 유엔의 북한 형법상 유추조항의 비판 이후 2004년 


형법개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예를 들 수 있다.
100) 그 특성이라 하면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사상체계,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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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예상하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북한 


주민의 기본권은 더욱 위축될 우려마저 있다.101)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


내용에서 인권개선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지만,102) 북한 법제는 여전히 


인권의 보장보다 그 침해 가능 요소가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물론 북한이 최근 법제정비를 통하여 제도적인 인권보장조치를 강화


하고 있으나, 그 제도가 실제와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악의 인권억압국으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


한 북한 인권의 개선은 북한체제의 실질적인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촉구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공조 


차원에서 우리의 대북인권 개선 노력은 강구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08년 11월 20일, 심사일 2008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10일)


주제어 : 인권, 사회주의 헌법, 법률문제, 북한


영도체제), 부자세습체제, 우상화체제, 군사독재체제, 계급사회 등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제성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인권법적 조명”, 앞의 발표문, 1면.
101) 예를 들면, 2004년 형법개정으로 나타난 특징으로 각칙에서의 경제관리질서를 


규율하는 경제형법적 기능의 강화로(제99조～제172조) 대외교역의 확대,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 새로운 종류의 상거래에 대한 대응, 상품화의 폐단시정, 컴퓨터 


및 무현금결제수단의 새로운 도구사용에 따른 조문의 신설, 풍속형법적 요소의 


강화로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비법혼인죄, 도박죄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탈북자와 적대방송 청취 등에 대하여 체제전복 목적의 경우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북한 형법의 


변화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지만(韓寅燮, “北韓의 改正 刑法의 動向과 評價-罪刑法定


主義를 향한 일대 進展인가?-”, 앞의 논문, 137-140면), 북한에서 여전히 자의적 해석과 


임의적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한 체제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오히려 이런 


법령이 강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102) 북한의 김정일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정비에 대해서는 박정원, “김정일


체제의 북한법제 정비동향과 전망”, ｢2007년 남북법제 연구 실무자료집｣, 법제처, 
2007, 3-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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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03)Jeong-Won Par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nalyze legal problems of the safeguarding 


human rights on the character of North Korean law as a reflection of the 


natur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find the 


implement direc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of the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socialist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lawer law, and judicial justice system 


in North Korea. The cultural and political complexity of this peculiar socialist, 


pseudo-religious state based on indigenous “Juche” ideology, monolithic politi-


cal system, and “military-first” politics has deeply influenced its law,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described as socialist, Confusion, repressive, formalistic, 


and Juche-enforcing. Fundamentally, law in the DPRK is mandated to serve 


as a tool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absolute rule of its dictator. A way 


to search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requir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like UN human rights committee, commiss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 Recent maintenance of legislation of Kim Jong-il’s regime working 


formal and qualitative change in judicial procedure and criminal law, etc. 


 * Professor, College of Law,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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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an be seen its change through the legis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open-door policy and administrative affairs in front of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is approach will indubitably have an impact 


on the safeguard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laws, pushing it to com-


promise itself so as to attract improvement direc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ey Words : human rights, socialist constitution, legal problem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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